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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영구처분시설 희망 지자체 없을 땐 정부 마음대로

결정(부산일보, 11.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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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정부가 입법예고한「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」에

따라 영구처분시설 희망 지자체 없을 땐 정부 마음대로 부지 결정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ㅇ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 희망지자체가 없을 경우 정부가 마음

대로 부지를 결정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

ㅇ 정부는 '16.11.2일 「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

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」을 국회에 제출하였고, 동 법안에

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지를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음

- 정부는 지역의 신청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

철저한 부지조사*를 할 계획임

* 지하 500m～1km 이하의 심부지질에 대해 활성단층, 지진, 화산, 지열, 지하수,

암종 등에 대한 고정밀 지질조사

ㅇ 아울러, 고준위방페물 관리시설은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

국민안전처의 활성단층 조사․연구도 부지선정에 활용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박동일 과 장(044-203-5340)

윤청현 사무관(044-203-53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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